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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제 목 [논평]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날 짜 2016. 1. 19. (총 2 쪽)

논 평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1.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부패 제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

한 태도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

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 3․5․10만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식사․선
물․경조사비를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현행 금품수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침체시키고,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 시행령의 기준은 법 시행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용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

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부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부패 제도를 희석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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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시

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

부는 이제 겨우 시행 100여 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뒤흔들려 해

서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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